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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갈등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갈등 과잉 상태에 처해 있다. 아

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끔찍

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주변 곳곳에 분쟁이 없는 곳이 없다고 보아도 과

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분쟁들이 다행히 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

결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로 인한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쟁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매우

커지게 된다.

한편, 산업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분쟁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법원 소송에

의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분쟁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분쟁의 경우에는 법원 소송에 의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

고, 이로 인해 분쟁당사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 운영을 활성

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감정제도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분쟁당사자의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감정인에 의한

재판이라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법원은 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인에 의한

조정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2020년 국제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싱가포

르조정협약의 발효로 인해 조정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고 있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장점은 우선 분쟁 초기에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소송 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당사

자들이 선정한 조정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있다. 또한 조정심리 역시 서면에 의한

진술보다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에 의한 구술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음으

로써 보다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정에서는

법원 소송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나서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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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제도는 이러한 많은 장점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조정 역시 법원 수소 사건

중 법관의 재량에 의해 조정으로 회부되는 법원조정 사건과 각종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

에 의한 행정형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원조정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조정이다 보니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이

라고 보기 어렵고, 낮은 조정인수당 등으로 인해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이 상

당히 떨어진다. 또한 각종 행정관청에서 주재하는 행정형 조정은 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 있으나 통상 행정부서의 민원해결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식 또한

다수의 조정인에 의한 평가형조정 또는 심의의결형 조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1) 따라서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주도형 조정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 학계 등에서 민간형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졌었다.2) 그

러나 그러한 연구결과는 실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민간형 조정과 관련된

법안조차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3) 그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소송이 아닌 조정

으로 유입되는 사건 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EU조정지침이4) 각국

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촉진하였고, 특히 이태리의 경우 사실상 조정전치주의

에 준하는 다소 강력한 조정활성화 법안을 통해 획기적으로 조정사건을 증대시켰고 실질

적인 민간형 조정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유럽의회의 EU 지침

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민간형 조정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조정에 관한 입법조

치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태리의 조정법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민간형 조정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민간형 조

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태리의 조정제도

관련 입법과정과 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태리가 민간형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

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진정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1) 법무부,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2015.12, p.2.
2) 대표적으로, 2004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사법형, 행정형 조정의 한계,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분쟁처리제도(ADR)”라는 제목하에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민간형 ADR의 확충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3) 2013년 우윤근 의원이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4)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5)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Directive’, 2016,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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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민간형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참

고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민간형 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1. 우리나라 민간형 조정제도 현황

(1) 개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법원의 민사조정 및 수소사건 중심의 연계형 조정과 각종 행정

기관의 행정형 조정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용 역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당사자들의 자율에 의해 조정이 개시되는

민간형 조정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심지어 민간형 조정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게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민간형 조정을 법원의 사법형 조정,

행정기관의 행정형 조정 이외의 모든 조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민간형 조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차운영을 위한 재원이 순수 분쟁당사자들이 납부한 수수료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6) 이외에도 민간형 조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조정절차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설립이 학계 및 실무계 등 민간에 의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영국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조정기관인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등은 순수 민간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둘째, 당사

자 자율에 의한 절차규칙에 의해 조정이 규율되고 관리된다. 즉, 당사자들간 조정을 위해

서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들의 자율에 의한 합의에 의해 정해지

는 것이 민간형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분쟁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절차규칙을

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형 조정기관에서는 자체 조정규칙을 두

고 있고, 당사자들이 해당 조정기관의 조정에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정규칙을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한 ‘절차규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형 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신속, 간

이, 경제적, 합리적으로 분쟁 조정을 도모한다는 데에 큰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민간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한 통일적인 기

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민간형 조정기관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정기

관은 손에 꼽힐 정도의 소수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적 역시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6) 김상찬,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6.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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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간형 조정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2월 28일 조정규칙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민간형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조정규칙에서는 ‘사법(私法) 상의 분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기

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인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조정합의는 사전합의(조정조항)나 사후

조정합의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계약서상 분쟁관할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

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이 개시될 수 있다. 즉, 법원 민사조정이나 행

정형 조정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합

의가 필요 없이 바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나, 중재원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

하여 조정규칙이 당사자간 합의의 일부로 편입되어 적용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민

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3건 내외의 사건만이 접수·처리될 정도

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3)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민간조정기구로 2003년 7월 29일 소비자

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19조2에 ‘자율적 분쟁조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3년 12

월 30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되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인은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및 각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 위촉한다는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이 소비자분쟁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원

분쟁조정협의회의 관할과 사실상 중복된다. 다만, 소비자원의 조정이 행정기관에 의한 행

정형 조정이라고 한다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조

정이라는 점에서 민간형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500건 내외의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외에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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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보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전화권유거래, 전자상거래, 선불식 할부거

래와 같은 특수판매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2. 문제점 및 한계

(1) 조정비용에 대한 부담

대한상사중재원 등 민간기구가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적

을 통해 볼 때 존재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가장 큰 이유

는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민들의 조정에 인식이 매우 낮

은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들의 조정비용에 대한 거부감 역시 활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즉, 법원 민사조정의 경우 소송 제기시 지불한

인지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당사자들은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행정형 조정

의 경우는 일부 조정기구를7)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당사자들에게 조정인수당, 관리

요금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신청시 당사자들이

관리요금, 조정인수당 및 경비 등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요금 및 조

정인수당은 분쟁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00원의 낮은 금액만을 내지만, 분쟁가액

이 커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하여 수백만 원에 이르게 된다.

분쟁당사자들이 민간형 조정에 대해 비용부담을 갖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상 무상

으로 제공되는 법원조정이나 행정형 조정서비스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즉, 조정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로 인식하

고 있어, 조정절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저렴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

여 법원 연계조정시 조정인에게 사건 투입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조정수수료, 낮은 소

송비용(인지대 등),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변호사)들이 조정이라는 제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

다.8)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의 비용이 아닌 국가나 사회에게 분쟁해결의 비용을 전가하고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와 노력에 역행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법원소송 및 행정형 조정 등

은 분쟁해결수단 측면에서 조정과 대체재(Trade-off) 내지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이들 수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분쟁의 신청인이 분쟁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2,000원, 3천만 원인 경우 72,000원, 5천만 원 경우 112,000원, 1억 원인 경우 16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신청금액 기준으로 1백만 원 미만, 10,000원,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30,000
원, 5백만 원 이상 50,000원, 1천만 원 이상 100,000원의 조정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8) 고승환,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원이 역할 및 민사조정법 개정방향”, 대법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
자료, 2016.2,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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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 분쟁당사자들의 선택은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분쟁해결의

시간, 비용 측면 등에서 비교해 보면 법원 소송, 행정형 조정제도는 민간형 조정에 비해

확연히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또한 소송이나 중재처럼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나 중재로 가기

전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중간절차 정도로만 생각하여 그 비용 지불에 인색한 것 역시

비용부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반면, 미국 등 조정이 발달한 많은 국가에서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인

식되어 있기에 상당한 수준의 조정비용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9) 민간형 조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한 집행력의 한계

법원조정 및 대부분의 행정형 조정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

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10) 또한 대부분의 행정형 조정 역시 조정이 성립되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근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11)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 민간형 조정의 경우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

고, 따라서 조정 성립시 ‘합의’의 효력은 민법 제731조 이하의 ‘화해’와 같은 효력만을 부

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민법상 화해의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불이

행이 있는 경우 다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고, 또

한 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재판상 화해와는 확연히 다른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

서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에 합의한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면, 그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9) 미국의 대표적 민간형 조정기관인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에 소속된 조정인들은
시간 당 미화 1,000달러에서 500,000달러의 조정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수천 건의 조정 사건이 접수되는 결
정적 이유는 단적으로 조정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

10)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
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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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관 및 조정인 확보의 한계

민간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한 조정기관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민간형 조

정기구로 유일하다. 하지만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이들 기관을 일반 분쟁당사자들이 활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간형 조정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조정이 활

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에는 유명한 조정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언론매체와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1981년 지역조정센터가 설치된 이래 총 62개의 카운티에 조정센터가 설치되

어 있으며, 전체 분쟁 중 대략 5%만 법원판결로 분쟁이 해결되고 대부분은 조정을 통해

분쟁이 종결된다.12) 따라서 민간형 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접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다수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민간조정 활성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 만능주의’로 인해 사법부 부담이 한계로 치닫고 있

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민사사건은 해가 갈수록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 이미 100

만 건 상당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소송사건이 165만7385건에 이르렀다. 불과 4~5년만에

60% 이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판사들의 업무부담 역시 크게 가중되었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판사 1인당 연간 609건의 사건을 맡고,13) 특히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원 판사들은 1인당 약 1,234건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14) 10만 명당 법관의

숫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5.6명인 반면, 독일(24.7), 스위스(15.8), 네델란드(14.4), 스

페인(11.2), 프랑스(10.7) 등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2-3배를 기록하여 높은 분쟁 건수에 비

하여 법관의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15) 그 결과 법원 소송 시스템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신속성과 공정성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16) 사법자원

역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만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예산(대법원 이하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예산을 포함)은 국민 1

인당 25유로로 영국(83.7유로), 스웨덴(91.4유로), 독일(107.8유로), 스위스(135.6유로) 등에

비하여 매우 낮고 전체 국가예산 대비 0.52%, 국민총생산(GDP) 대비 0.11%로 유럽 대부

12) 법률신문,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2020.12.14.자
13) 중앙일보, “갈등, 중재로 풀자”, 2018.1.4.자
14) 국회의원 김종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 공동주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19.6). 김
종민 의원 인사말 참조.

15) 오재창,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저스티스 (182-2), 2021.2, p.491.
16) 파이낸셜뉴스, “판사 절반 번아웃 증후군”, 2021.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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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국가들에 비해 2분의 1내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17)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

은 그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정인데 반하여, 소송 1건의 해결기간이 평균 290

일,18) 소송 가액 대비 소송비용이 12.7%로서 매년 세계은행으로부터 전 세계 법원들 중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다.19) 결국 한국 법원은 세계적 수준에서 다른 나라들 법원들과 비

교할 때 최저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이면을 보면 매우 상반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소송으로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법관들의 업무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한 사건당 심리에 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법원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사법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20) 구체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21) 한국 국민의

사법신뢰도는 27%로서 OECD 회원국 42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무르는 등 국민들의 사법

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업무 감경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그러한 주요 방안으로 조정의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즉, 조정을 통해 상당

수의 분쟁을 해결하고, 일부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분쟁만을 법원 소송을 통

해 해결하게 된다면 현재의 법원을 짓누르고 있는 업무 부하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법형 조정의 경우 낮은 성공률로 인해 조정이 결렬됨으

로써 다시 수소법원의 소송절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업무의 과중을 완화할 수 있

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과는 독립된 민간 주도의 소위 민간형 조

정의 활성화가 가장 주효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

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즉,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국의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7) 한상희, “하급심 강화는 법관 증원에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토론문,
2016.8, p.61.

18) 세계은행이 2017년 10월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송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0일로 조사됐다. 일본(360일), 미국(420일), 독일(499일) 등보다 짧은 수치다.

19) 법률신문, “한국 사법부, 분쟁해결시스템 2년 연속 세계 1위”, 2017.11.7.자.
20) 오재창, “사법부의 관점 및 정책의 전환이 절실함”, 대한변호사협회 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토
론문, 2016.8, p.43.

21) 2015.7.5.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조사결과로서 OECD의 같은 달 6.자 ‘한 눈으로 보는 정부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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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1. 이태리 조정제도 개관

(1) 개요

조정이 이태리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태리 민간영역 곳곳에서 갈

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어져 왔으며,22) 근대 이후에는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분쟁해결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861년 이태리 통일국가가 설립

된 후 1865년 제1차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으며, 민사소송법의 도입부에 ‘conciliation’이라

는 제목으로 7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이태리에서 조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3) 1892년 Legislative Decree No.261/1892에 따르면 “조정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

해 판사는 당사자에게 분리된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만약 조정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면 판사는 추가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조정

회의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참석하는 분리회의(an ante litteram caucus) 기법과 2회 이상

의 조정회의 개최 가능성 등 사법조정(Judicial conciliation)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24) 이후 1941년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다소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는 하지만, 예비심리(pretrial hearings)에서 판사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태리에서는 법원 중심의 사법형 조정 외에 각 행정기

관에서 특정 분쟁을 해결하기 마련한 행정형 조정, 그리고 민간형 조정까지 다양한 형태

가 시도되고 발전되어 왔다.

(2) 사법형 조정

1942년 ‘법원내 조정(endo-judicial conciliation)’이 이태리 민사소송법에 삽입되면서 법원

에서의 조정이 시행되었다. 이태리의 법원조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

원부속(court-annexed) 조정이다. 이태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부속 조정절차를 소송절차

와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관은 자신에 의해 주도되는 민·상사 분

쟁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법원연계조정이다. 법원연계조정은 Legislative Decree No.274/2000 시행 이전에는

22) Giovanni Matteucci, “Cenni storici sulla mediazione(Short history of mediation)”, 2014.10.5., p.8.
23) Giovanni Matteucci, “ANDATORY MEDIATION, THE ITALIAN EXPERIENCE”, Revista Eletrônica de Direito

Processual, Volume 16.(2015.11.), p.189.
24) Giovanni Matteucci, “Mediation and judiciary in Italy 2019”, Asia Pacific Mediation Journal, 2019/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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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량에 의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법관은 앞서

언급한 법원부속(court-annexed) 조정절차에 따라 재판 중에 당사자들에게 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Legislative Decree No.274/2000에 의

해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조정을 권고하여 해당 사건을 공공 또는 민간 조정센터

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조정에 관한 Legislative Decree No.28/2010(이하 ‘LD

No.28’)은 상고법원에서도 사건의 성격,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당사자들

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형 조정

이태리에서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행정형조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정제

도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비

자분쟁 조정이다. 소비자분쟁의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지침 EU지침(2013/11/EU)을25) 수

용한 Legislative Decree No.130/2015를 시행하였고, 이 법령에 따라 기존 소비자 분쟁에

다양한 ADR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Legislative Decree No.130/2015는 ADR의 절차

적 방법을 규율하는 소위 ‘소비자 코드(Consumer Code)’로 알려진 Legislative Decree

No.206/2005의26)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제품 수리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거부

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ADR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Consumer Code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합의된 조정조서(mediation record)는 당사자들 및

조정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법관의 승인을 위해 조정이 개최된 지역의 관할법원에 제출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조정합의에 대해 집행력이 부여된다. 둘째,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이

다. ‘프랜차이즈 규제에 관한 법률’(Legislative Decree No.129/2004) 제7조에서는 가맹계약

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송이나 중재에 앞서 조정을 시도하는데 합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정은 반드시 가맹사업자(franchisee)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에 있어

LD No.28/2010의 조항이 준용(mutatis mutandis)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금융

분쟁 조정이다. Legislative Decree No.179/2007에서는 투자자와 중개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기관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리 행정형 조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정 행정기관 산하에 조정기관을 두고

25) Directive 2013/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26) Legislative Decree No.206/2005(Consumer Code)는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
적인 자료이며, 소비자 규범에 관해 재정리한 것이다. Consumer Code는 소비자 및 이용자 협회, 기타 소비
자 관련 단체가 법원 소송에 앞서 본 Consumer Code 제141조에 따른 관할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기타 조
정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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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으로 관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형 조정기관 중에

서 선택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태리에서는 우리나

라의 행정형 조정에 해당되는 분쟁 역시 민간형 조정기관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긍적으로는 민간형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민간형 조정

민간형 조정으로는 우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관할에 대한 계약에 의해 조정을 하는

계약상(Ex contractu) 조정과 법령의 규정에 의해27) 법원 소송 또는 중재에 가기 전에 해

야 하는 법령상 조정이 있다.28) 계약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조정을 시도할 의무가 있

는 경우, 중재인 또는 법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한다. 당

사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명시된 조정기관 또는 당사자 중 먼

저 조정을 신청한 일방에 의해 지정된 조정기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

중재 등 계약서 상 다음 단계에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인 Legislative Decree No.55/2006에서는 가족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분쟁

등은 반드시 이태리 법무부에 의해 인가된 조정기관의 조정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사조정(commercial Mediation)은 ‘상공회의소의

재편성에 관한 법률(Reorganisation of the chambers of commerce)’인 Legislative Decree

No.183/1999에 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기업간 분쟁,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과 중

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업회의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이태리는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2008/52/EC 지침을 수용하여, 특정

민·상사 분쟁에 대한 조정을 규율하는 LD No.28/2010을 시행하는 등 민·상사 조정은 여

러 변화와 발전을 거치게 된다.

LD No.28/2010은 처음으로 민·상사 조정에 강제조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전의 당

사자들 간 자율에 의한 조정과는 달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결적으로 조정을 거

치도록 함으로써 민·상사 조정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조정이 당

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12년 10

월 LD No.28/2010에 대한 위헌판정이 내려졌다.29) 이태리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D No.28/2010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 시작 전 당사자들의 조정참여 의사를

27) 앞서 이태리 행정형 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분쟁, 가맹사업분쟁 등에서는 사실상 조정전치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28) Augusta IANNINI, “ITALIAN LEGISLATION ON MEDIATION”,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 April 2011, p.9.

29) Giuseppe De Palo and Leonardo D’Urso, “Achiev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in European Parlia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directive”,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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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예비조정회의(preliminary mediation meeting)’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태리 민간조정제도의 변화와 발전

(1) EU조정지침 수용

유럽연합(EU)은 조정에 관한 규범으로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조정지침’이라 함)’30)을 발효시켰다. 동 조정지침의 목적은 민사 및 상사의

EU 내 국경 간 분쟁 (cross-border disputes) 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조정 및 사법절차 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우호적

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31) EU조정지침은 민사 및 상사 분야의 국경 간 분쟁에서 분

쟁당사자에게 EU차원에서 통일된 조정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U 회원국들은 조

정지침이 채택된 후 36개월이 되는 2011년 5월 21일 전에 조정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

률, 규정 및 행정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32) 이에 따라 이태리도 동 조정지침을 수용하여

LD No.28/2010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법령 No.28/2010의 제정

EU조정지침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정된 LD No.28/2010은 특정 분야의 분쟁에 대해 사

실상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제조정’은 재산권, 상속재

산 분할, 가족계약, 임대, 회사임대, 도로나 수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책

임 및 기타 홍보수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분쟁에서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적으

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조정은 법원 소송을 위한 허용조건이지 그 개시조건이 아니

기 때문에 조정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당사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소송의

1차 변론 시점까지 사전에 조정이 개시되지 않았음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가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비로소 조정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 소송

은 중단되고 당사자들이 법무부에 등록된 조정기관 중 한 곳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태리 입법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새로운 제도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조정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조정을 위한 조

30) Official Journal L136/3 (May 21, 2008). 동 지침은 EC조약 261조에 규정된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와 EU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에서 2008년 5월 21일 채택되었다.

31) EU조정지침 1조.
32) EU조정지침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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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다 광범위한 분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채택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LD No.28/2010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이태리는 위헌 요

소를 제거하기 위해 LD No.28/2010를 개정하였다.33) 즉, 위헌성 극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재판의 개시 전에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조정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예비조정회의(preliminary mediation meeting)’에 참석하도록 하되, 언제든지 당사자가 원

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복귀하도록 하는 소위 ‘완화된’ 조정주의를 2013년 9월 20일부터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쟁당사자들은 분쟁발생 시 우선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정기관에서 조정개시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 물론 LD No.28/2010에 대한 위헌심

판으로 당사자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의 법관은 조정에 의한 해

결을 먼저 시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은 조정절

차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정에 대해 이해하고 장점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예비조정

회의’는 반드시 거치여 한다는 것이다. 위헌심판 이전의 법안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조정’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예비조정회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예비조정회의에서 조

정절차의 개시여부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개시에 합의하

는 경우 본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34)

‘완화된’ 조정전치주의가 시행된 이후 민·상사 조정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전

에 조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던 변호사들조차 조정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으로 변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태리 법무부의 민·상사 조정에 관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에 관한 2018년 통계는 597개의 법무부 등록 조정기관으로부터 산출되었다.

2018년에는 2017년 통계수치(26만3,263건)와 유사한 총 25만8,786건의 조정사건이 새로

등록되었다. 조정을 통해 다루어진 주요 분쟁유형으로 재산권분쟁(15.5%) 은행계약(15.4%)

콘도미니엄(13.5%)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예비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절차 개시에 합의

한 당사자 비율은 45.9%였고, 이후 조정절차에서 분쟁해결에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비

율이 44.8%에 달해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33) Giovanni Matteucci, ‘Mediation and judiciary in Italy 2019’, Asia Pacific Mediation Journal, 2019/2, p.63.
34) Leonardo D'Urso, ‘Italy’s ‘Required Initial Mediation Session’: Bridging The Gap between Mandatory and

Voluntary Mediation’, Alternatives Vol.36, Issue 4 (April 201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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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태리의 새로운 민간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태리의 새로운 조정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면 ‘완화

된’ 조정전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LD No. 28/2010의 개정에 의해 특정 분야 민·상사 분

쟁에서 조정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비조정회의’의 개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의 공동소유, 재산권, 자산 분배, 상속, 가족계약, 임대, 대출금, 상업임대, 의료책

임, 명예훼손, 보험, 그리고 은행 및 금융계약 등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절차 개시여부를 확인하는 ‘예비조정회의’ 참석이 의무적이다. 또한, 법원에 이미 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관은 당사자들에게 외부 조정기관에 의한 ‘예비조정회의’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조정절차에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예비조정회의’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2) 변호사 조력의무의 강제

‘완화된 조정전치주의’에서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변호인들은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비조정회의’부터 모든 조정절

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변호사는 ‘예비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분쟁

당사자의 조정참여 여부에 조언할 수 있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심리에서 당사자들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조정에 의해 합의안이 작성되면, 합의안의 내용이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일반적으로 조정활성화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들에게 일정한 역할부여(조정

인 및 대리인)를 통해 조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것이 이태리

조정제도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3) 합의에 의한 해결 및 조정인의 조정권고안 제시

당사자들이 ‘예비조정회의’를 통해 조정개시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조정기

관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조정절차는 최대 4개월을 넘겨 진행할 수 없다.35) 조

정개시 후 조정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선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조정합의를 도달하는 경우,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와 조정인

및 당사자의 변호인이 서명해야 하는 조정합의서(mediation agreement)를 작성한다. 조정합

35) Article 6 of Legislative Decree No 28/2010 reads as follows: 1. A mediation procedure shall last no longer
than four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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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는 조정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이 기재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성명,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고유번호,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양보하고 타협한 합의 및 협상내용, 이러한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합의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재청구, 조정합

의서 장소 및 날짜, 분쟁당사자의 서명, 그리고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반됨이 없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변호사들의 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합의는 사

기, 강압, 중과실 등 법에 의해 유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법정에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들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정인은 해당 분쟁

의 해결을 위한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36) 조정인의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소

송 제기 후 만약 법원의 판결이 이전 조정인의 권고안과 동일하다면, 권고안을 거부한 당

사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고 소송에 소요된 모든 법률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37)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해 조정인의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절차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조정비용의 현실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조정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조정기관 모두 동일하게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조정의 경우 각 조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율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분쟁가액에 비례하여 수

수료와 비용 등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에 의해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무상으로 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인은 조정기관으로부터 분쟁

36) Article 11 of Legislative Decree No 28/2010 states: 1. Where an amicable settlement has been reached, the
mediator shall draw up a record to which the text of the agreement shall be annexed. Where no agreement
is reached, the mediator may draw up a proposal for conciliation. In any event, the mediator shall draw up
a proposal for conciliation where the parties make a joint request for him to do so at any point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Before drawing up the proposal, the mediator shall inform the parties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referred to in Article 13.

37) Article 13 of Legislative Decree No 28/2010, concerning the costs of the procedure, provides: 1. Where the
order made in the judgment concluding the proceedings corresponds entirely to the content of the proposal,
the court shall disallow recovery of the costs incurred by the successful party who has rejected the proposal,
in respect of the period following the drawing up of the proposal, and order that party to reimburse the
costs incurred by the unsuccessful party in respect of that period and also to pay to the State treasury a
further sum equal to the single payment due. Articles 92 and 9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Codice di
procedura civile] continu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the remuneration
paid to the mediator and to the fees of any expert as referred to in Articl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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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수당(대개 30%~50%)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 조정기관의 조정비용은 최소 65유로에서 최대 9,200유로까지 다양하다.38)

<표 1> 조정비용

분쟁가액 조정비용

Up to € 1,000 € 65

From € 1,001 to € 5,000 € 130

From € 5,001 to € 10,000 € 240

From € 10,001 to € 25,000 € 360

From € 25,001 to € 50,000 € 600

From € 50,001 to € 250,000 € 1,000

From € 250,001 to € 500,000 € 2,000

From € 500,001 to € 2,500,000 € 3,800

From € 2,500,001 to € 5,000,000 € 5,200

Over € 5,000,000 € 9,200

Ⅳ. 이태리 조정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 ‘조정전치주의’ 도입 검토 필요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입법화이다. 이미 몇

몇 국가들에서는 조정전치 또는 조정전치주의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는 소가(訴價)가 750유로를 넘지 않는 사건, 상린관계사건, 명예훼손사건 등에 대하여 주

의 법률에 따라 조정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시행규칙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상의 지대, 토지나 건물의 차임증감

청구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소송에서는 이미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특정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

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전치주

38) Article 16(4) of Ministerial Decree No.18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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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분야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

기 전에 민간형 조정기관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의 1차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제공하되, 독일의 경우처럼 일정 소가 이하의 일정한 사건에 대

하여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입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사건, 임대차 관련사건 등처럼 비

교적 신속하게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긴밀하게 발생하는 소액사건 등 비교적 조정성공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의 경

우에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이미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관해 각계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일례로, 각급 법원에

밀려드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정법원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39) 2013년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실제 발의되기도 하였었다.40)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비자가 분쟁을 제기한 사건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한해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우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41)

2. 변호사의 조력 의무 부여

이태리에서는 조정을 위한 ‘예비회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제하

고 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당사

자의 변호사 서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태리는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통해

조정제도 활성화를 반대해 온 변호사 단체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

히려 지금은 변호사들이 조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변하였다. 즉, 매년 25만건 이

상의 조정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대리인 및 조정인으로 참여하기에 그만큼 변호사 시장의

39) 국민일보, “판결대신 조정”, 2015.11.1.자
40) 2013년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제59조 제1항에서는 “민사 또는 공공기
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함으러써 조정전치주의
를 규정하고 있었다.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
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
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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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변호사 강제 시 이에 대한 당사자의 비

용부담이다. 이태리의 경우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과

조정에 거부할 경우 입게 될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은 변호사 선

임을 통해 조정에 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이태리의 제도와 같이 변호사 조력의무를 강제하게 될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해서

는 변호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 부담

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전 한시적으로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해당 중소기업이 법률자문용역 약정을 맺고 자문 및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

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정의 자문료(200만원 한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이 사업의 취지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법률 약자 등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정부의 재원 확보문제가 있다. 이 문제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는 소송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한다는 측

면에서 접근하면 쉽게 설득이 가능하다. 즉, 법원에서 소송사건 1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

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 일정 금액의 국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분쟁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된다면 그만큼의 국고가 절약될 수 있다. 따

라서 절약된 예산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정

부 재원 역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조정 시 특정 당사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42)

3. 조정기관의 확보 및 인증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기관의 양성 및 인증이 필수적이다.

이태리의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민간 조정기관이 5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그들 중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조정기구의 경우 사무국을 두고 조정사건을

42)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행정형 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기관들에 역시 많은 국고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매년 지원되는 전체 국고예산 대비 해당 기관이 접수·처리하는 분쟁사건 수를
감안하면 분쟁사건 1건 당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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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사무공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조정시스템에서는 분쟁당사자들로부터 받는

일정 관리비용 내지 수수료는 이러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이태리에서 각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민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는 이러한 재정

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민간형 조정기관이 초기에 정

착하려면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태리

와 같이 지역 상공인 보호를 위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 부설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43)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

안은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

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6월부터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산하 리걸크리닉센터를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사조정사건을 배당하

여 처리하고 있다. 법원의 본안재판부로부터 조기조정 회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

담당 판사가 클리닉 소장을 총괄조정위원 지정함으로써 개시되면, 클리닉 소장은 각 사건

별로 조정위원 1인과 조정연구원 2~3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4)

조정기관의 확보와 더불어 이들 기관에 대한 인증 역시 필수적이다. 이태리의 경우 법

무부에서 조정기관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조정합의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조정기관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사무공간 및 심리실 공간의 확보여부, 사무국 인력의 양적·질적 확보 여부, 조정규

칙 및 매뉴얼의 운용여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인증을 받은 조정기관들에 대

해서는 법무부 산하 등록기관에 등재를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행정형 조정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듯이 각 조정기관별로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것도 양질의 조정을 제공하기에 필요하다.

즉, 건설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IT 분쟁, 일반 민상사 계약 등 조정기관들이 각 전문분야

를 표방하고, 이를 분쟁당사자들이 참고하여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

정의 성공률과 당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공공기관 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 권고

공공기관에서는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칫 배임 혐의를 받

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조정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일반

43) 중재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법원과 같이 상공회의소에서 중재기관
을 부설로 설립한 곳이 다수 있다.

44)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원연계형 조정현황과 시사점, 조정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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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대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며, 이들을 상대로 거대한

조직과 인적자원을 가진 공공기관이 소송을 통한 판결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조정을 통해 민원인과의 분쟁을 원만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대

국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민간형 조정에 의해 분쟁

을 해결하는 경우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오히려 이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사전 강제조정을 규정하고 있

는 이태리의 Legislative Decree No.481/1995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45)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조정촉진법에서와46) 같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조

정절차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그동안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고 조정제도의 확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는 많은 논의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미 2000년대 후반 법원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및

정부 각 부처에 의한 행정형 조정제도 등을 통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및 효율

성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형 조정과 행정형 조정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간형 조정제도의 활성

화가 그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형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

회의 주요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앞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일례로 조정기관 인증, 조정인 교육 및 인증, 조정 진행 시 시효중단의 효과, 조정

합의에 집행력 부여, 행정형 조정기구들에 대한 기본절차 제시 및 노하우의 공유, 조정인

활동의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 해소 등이47)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주 거론되

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조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현재로서는 가장 절실하다. 굳이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여 적대

적이고 소모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분쟁 초기에 보다 우호적이고 신속한 조정을

45)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윤근 의원이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
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다.

46) 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32(2), 2007.4, p.182.
47) 법무부,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2015.12,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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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EU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

전치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분쟁발생 초기부터 유능한 조정인이 개입하여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으로 유

도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조정활성화와 항상 대척점에 있었던

변호사의 이익과도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에서의 ‘변호사 조력 의무’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은 이제 단순히 소송만을 대체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분쟁해

결비용을 줄이거나 분쟁 또는 갈등을 완화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조

정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국가 전체의 분쟁 또는 갈등의 해결,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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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System

- Lessons from the Italy’s recent Via-Mediation mechanism -

Jae-Woo Lee

Hyun-Suk Oh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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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Key Words : Private Mediation, Italian Mediation,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Certification

of Mediation Institutions, Mediation Education, Attorney Support Obligation


